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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소멸 위기, 어촌발전특구로 돌파구 찾는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촌발전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수산업과 유통·가공, 수출, 관광, 서비스산업 등 어촌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우리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특구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어촌과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연구진은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이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인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어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을 

위한 ‘어촌발전특구위원회’ 설치 ▲기업 유치와 정보 제공을 돕는 

‘어촌발전특구추진지원단’ 운영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등 해양수산형 

특례 마련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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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연구에 따르면 

특구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만 8천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와 수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어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어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여 어촌에 새로운 미래와 기회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어촌연구부 박상우

부장(051-797-4562, swpark@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촌발전특구 조성 개념도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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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보고서 표지 (JPG 파일 별도 송부)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84&page=2&idx=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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